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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H의 ‘2050 넷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의

‘2050 탄소중립’ 및 충남도지사의 탈석탄 및 기후위기대응

정책기조에 발맞춰 ‘탈석탄-그린뉴딜’을 위한 사업발굴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2. 해외 사례 검토

1) 일본(Japan)
2) 독일(Germany)

3. 결론 및 제언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탈석탄 및 그린뉴딜을 향한 계획적 추진전략 마련 및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함

◦ 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미쓰비시 종합

연구소의 2050년 에너지 비전, 제3차 에너지혁명에 따른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혁신 등으로 탈석탄 및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과 유럽에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후 중립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동시에

산업정책적인 기회로 응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간부문 투자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언하였음

◦ 즉, 수소기술은 2050년에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부문이며, 민간투자 동원을 위해 부문간 CO2 가격책정, 에너지

가격개혁 및 인증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고, 정치와 기업 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정 프로세스의 선행, 로드맵

및 프레임워크 조정 등 필요한 아젠다를 정부가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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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01

1. 추진배경
m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는 2040년, 그리고 OECD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치

를 달성해야 함

-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

m 즉, 이러한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의 탈석탄화를 빠르

게 이루어내야 함

- 석탄 사용량 대폭 감소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의 확대를 축으로 하는 체계적, 과

감한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야만 탈석탄화를 실현할 수 있음

m 한편, 2020년 5월 문재인대통령은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강조

한 바 있음

-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으

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로 구분할 수 있음

m 이중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

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등 4가지의 대표적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

m 이처럼 대통령의 언급 이후 그린뉴딜은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음

-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현재 7~8% 수준에서 30~35%까지 늘리기

로 하는 둥 그린뉴딜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박차를 가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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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탈석탄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임

- 독일은 2027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고용지원금을 향호

5년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네덜란드는 2029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퇴출시키기로

결정

- 영국은 2008년에 이미 장기계획을 세워 탄소가격하한제 등 유도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이후 탈석탄 추세가 꾸준이 이어져오고 있

는 가운데 주마다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오고 있음

m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관

심과 관련 정책마련에 부심한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가운데 탈석탄 및 그린뉴딜을 향한 계획적 추진전략의 마련과 그에 따른 실

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2. 연구의 목적
m 본 과업은 BH의 ‘2050 넷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의 ‘2050 탄소중립’ 및 충남

도지사의 탈석탄 및 기후위기대응 정책기조에 발맞춰 ‘탈석탄-그린뉴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방법
m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 및 발표자료 등을 검색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

인 도정 시책을 고려하여 향후 탈석탄 및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을 하

였음

m 먼저 탈석탄 및 그린뉴딜 추진과 관련하여 전세계 주요국가의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에서의 주된 추진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m 해외동향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탈석탄-그린뉴딜”의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제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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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검토02
제1절 일본(Japan)
1.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m SIP 에너지 케리어의 개요

· 자원빈국인 일본에서 에너지의 다양화에 의한 안정공급과 동시에 대폭적인 저탄소화

를 진행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와중에 수소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다만, 수소의 본격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아직도 기술적, 비용적인 장벽이 높고, 현재

국가가 주도해서 산-관-학이 연대하여 All Japan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을 진행해 오

고 있음

- 수소이용, 수소관련산업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일본의 에너지 환경문제에 크게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m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란?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가 사령탑기능을 발휘하고, 각 부·성의 구조나 예전의

분야를 초월한 매니지먼트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해 창설한 국

가 프로젝트임

-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고, 정책총괄관(과학기술정책·이노베이션 담당)이 사무국을 담

당하고 있음

m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 중 2014년 시작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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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의 10개 테마 중 “에너지 케리어”로서 수소사회를 향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에너지 케리어란, 기체 자체로는 저장이나 장거리 수송의 효율이 낮은 수소를 액화하

거나 수소화합물로 해서 효율적으로 저장·수송하는 방법임

m 에너지 케리어에서는 『CO2フリー水素バリューチェーン』1)의 구축을 목적으로, CO2

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의 제조로부터 3개의 케리어(액화수소, 유기하이드라이드, 암모

니아)에 의한 수송, 저장 그리고 수소의 이용까지의 주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함

m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제1기(2014년) 과제리스트

· 혁신적 연소기술

· 차세대 파워 일렉트로닉

· 혁신적 구조재료

· 에너지 케리어

· 차세대 해양자원 조사 기술

· 자동주행시스템

· 인프라 추진관리·갱신·매니지먼트 기술

· 레질리언트한 방재·감재기능의 강화

· 차세대 농림수산 창조기술

· 혁신적 설계 생산기술

· 중요 인프라 등에서의 사이버 보안의 확보

m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제2기(2018년) 과제리스트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기반기술

· 피지컬공간 디지털데이터 처리기반

· IoT 사회에 대응한 사이버 피지컬 보안

1)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벨류체인(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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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운전(시스템과 서비스의 확장)

· 종합형 재료개발 시스템에 의한 마테리얼 혁명

· 광·양자를 활용한 Society 5.0 실현화기술

· 스마트 바이오 산업·농업기반기술

· IoE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

· 국가 레질리언스(방재·감재)

· AI(인공지능) 병원에 의한 고도진단·치료 시스템

· 스마트 물류서비스

· 혁신적 해양자원 조사 기술

[그림 2-1] 에너지 케리어의 구조(CO2 제로 수소 벨류체인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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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전

· 수소의 「제조」, 「수송·저장(케리어)」,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산-관-학의 연

계, ALL JAPAN에 의한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일본이 혁신적으

로 저탄소의 수소에너지 사회를 실현하고, 수소관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5~2020 2020~2030 2030~
§ 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 

코제네의 보급개시 § 좌측내용의 보급확대 § 대규모 수소발전
§ CO2 미배출 수소의 대량도입

§ 저가의 CO2 미배출 수소의 
제조기술, 에너지 케리어와 
그 이용기술의 개발

§ 수소·에너지 케리어에 의한 
고효율발전의 실증

§ 보다 대규모의 실증
§ 일본의 수소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활약

▼

수소타운 실증으로, 2030년 이후의 본격적인 수소사회를 선점하고 실현

[그림 2-2] SIP 에너지 케리어·테마 일람(2016년 4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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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50년 에너지 비전(미쓰비시종합연구소)2)

m 일본의 에너지는 탈탄소화, 저출산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및 대규모 재해대응 등 다양

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파리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도 2018년 7월 각의결정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으로 한

지속가능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m 공급자 측면에서의 이상적 에너지 : 3E+S

- 일본은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 관련 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정공급의 확보(공급안정성), 환경에의 적합(환경

적합성), 시장원리의 활용(경제성)의 3가지가 중요한 과제로 3E에 해당함

- 이후 동일본대지진이후 Safety가 더해져 “3E+S”라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시점이

적용되어 오고 있음

2) 三菱総合研究所環境・エネルギー事業本部(2020), 三菱総研が描く2050年エネルギービジョン

구분 공급안정성
(Energy Security)

환경적합성
(Environment)

경제성
(Economic Efficiency)

석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중동산유국에의 
의존도가 높음

에너지로 이용할 때는 CO2를 
배출하고, 그 외 유황분이 높
은 경우 등은 환경대책이 필
요

현 시점에서는 경제합리적인 
이용이 가능

석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달처는 비교적 다
각화되어 있음

단위 에너지당 탄소량이 많
고, 발전에 사용하면 CO2 배
출량이 가장 많음

수입자원이지만, 싸게 조달할 
수 있음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달처는 비교적 다
각화되어 있음

화석연료 중에서는 CO2 배출
계수가 가장 낙은 1차 에너
지임

단위 에너지당의 가격은 다
른 화석연료보다 높고, 발전
에 사용한 경우에도 석탄화
력보다 고가임

수력
국내자원이고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저수식으로 하는 것으로 어
느 정도 양을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

화석연료의 연소를 수반하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CO2 배출계수는 제로
하지만 발전시의 자연환경에
의 부하는 크다고 할 수 있
음

발전시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기간으
로 본 발전비용은 비교적 싸
게 됨

원자력 수입자원이지만, 알갱이 형태 화석연료의 연소를 수반하지 수력과 마찬가지로, 발전시에

[표 2-1]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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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요자 측면에서의 이상적 에너지 : 4개의 키워드

- 공급자 측면과 반대로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인 에너지는 ①스트레스 제로,

②지속가능성, ③선택가능성, ④설명성의 4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①스트레스 제로 :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나 가격변동, 조달불안, 번잡한 이용절차,

이용량의 제약 등을 수반하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것

- 지속가능성 : 지구온난화 대책을 시작으로 하는 환경문제에의 대응은 사회적인 명

제이자 필수적인 키워드임

- 선택가능성 : 현재 전력·가스의 소매 자유화가 되고 있고 수요자로서는 복수의 선택

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종류만이 아니라 산지지정 에너지라는 것도 선택지로서 활

용할 수 있음

- 설명성 : 금후에는 수요자가 다양한 가치관하에서 스스로가 소비할 에너지를 선택

할 것이며, 그 때 스스로가 선택한 에너지가 어떤 성질인지, 일정 근거를 갖고 설

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m 2050년의 에너지 시스템

- 공급자측면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될 것임

- 수요자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전화가 진전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사용될 것임

- 분산화된 리소스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에너지 시스템을 지탱할 것임

로 장기간 보관·이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준국산에너지
로서 취급되고 있음

않는 발전방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CO2 배출계수는 제로 
라이프사이클로 보더라도 
CO2 배출계수가 작은 발전방
식임

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만, 연료비가 싸고 장기적인 
기간으로 본 발전비용은 싸
게 됨
단, 최근에는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설비투자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 
재생에너지

수입 바이오매스 이외는 기
본적으로 국내자원이고, 자급
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다
만, 태양광과 풍력은 출력이 
안정적이지 않은 변동성 재
생가능에너지임

화석연료의 연소를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
고, CO2 배출계수는 제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라이
프 사이클에서의 CO2 배출계
수에 유의가 필요함

발전에 사용하는 경우, 종래
의 발전방식에 비해 고가임
최근,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
저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
력의 안정성도 고려하면, 일
본에서는 아직 종래 형태의 
전원대비는 말하기 어려움

※주. 미쓰비시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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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급자측의 요건
주력전원이 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한의 도입이 시도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공급을 행함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케리어가 보급

수요자측의 요건 스트레스 제로·선택가능 등을 실현하는 에너지 판매 서비스가 보급
재생가능 에너지나 축전지가 유효활용되고, 프로슈머로서의 공헌이 부과됨

운용면의 요건
분산 에너지가 유효활용되고, 고도의 에너지 매니지먼트(수급밸런스 등)가 실현
새로운 플레이어(어그리 게이터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시장환경이 정
비됨

※주. 미쓰비시종합연구소

[표 2-2]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이상적인 에너지』 실현의 요건

[그림 2-3]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그리는 2050년 에너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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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에너지혁명에 따른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혁신3)

m 기존의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시기를 제1차, 제2차 에너지혁명시기라고

불리우는 반면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이용 하는 시대를 제3차 에

너지혁명 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음

- 즉, 제3차 에너지혁명이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함

- 파리협정을 계기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구축을 향한 움직임

이 보이고 있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지역에서는 2025년 또는 2030

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각국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 CO2 저감책으로서 초안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을 증가시키는 선언을 행하였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통합(전원구성)

22~24%, 유럽 등에서도 20~30%의 도입을 제시하였음

m 제3차 에너지혁명이 끼친 것으로 크게 구분하면, 에너지 서플라이체인의 혁신, 에너지

이용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들 수 있음

- 제3차 에너지혁명에서는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연료전지가 탄생하였고, 에너지원으

로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의 활용이 진전되었음

m 에너지 서플라이체인의 혁신

- 제1, 2차 에너지혁명과 달리, 제3차 에너지혁명에서의 특징은, 에너지 저장을 들 수

있음

-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량 증가에 수반하여 수요 이상의 전력이 발전되는 경우가

많고, 계통전력은 불안정하게 됨. 또한 이제까지는 석유로 비축해왔고 필요한 때에

사용해 왔지만, 주요한 에너지원이 재생가능 에너지로 변한 경우, 잉여 에너지로서

발생한 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 때, 수소제조 플랜트에서 계통전력으로부터 잉여전력을 흡수해서 수소를 제조하

는 것으로 전력계통을 안정화시켜 가면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처럼 제3차 에너지혁명에서의 에너지 제조업은, 자원을 채굴하고 연료제조·발전하

3) 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2019), 第三次エネルギー革命



12 ■ 현안과제연구

는 것만이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제조에 더해 잉여 전력 등을 활

용한 연료제조(수소제조)가 행해지는 것으로 변화해오고 있다는 점임

기술분야 현재의 R&D 상황 기술단계 상용화의
예상연차연구 실증 실용

바이오
프로세스

박테리아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성(특수조건하에서 
당류를 대사·발효해서 수소생성)
·일본/미국/유럽 :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이고, 
  주된 실증은 행해지고 있지 않음

• N.A

인공
광합성

산화물 등 반도체입자의 광촉모를 이용하고, 빛에 
의해 물을 직접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
·일본/미국/유럽 : 연구개발단계의 기술이고, 
  주된 실증은 행해지고 있지 않음
·미국 : 얘ㄸ에서는 2020년경에 브랜드 레벨에
  서의 실증실험을 목표로 연구중

• N.A

水熱分解
(물 열분해)

집적한 태양광 등을 이용하여 열에 의해 직접 물
을 분해해서 수소를 제조
·일본 : 니가타대학 등의 일부에서는 소규모 실
  증을 전개, SIP로 2030년경 실용화 목표
·미국 : 2019년 5kW급 플로토타입의 설계를 
  목표로 연구중
·유럽 : 스페인 등에서 실증이 행해지고 있고, 
  750kW급 파일롯 브랜드를 설계·건설중

• • 2030년~

水電解
(수전해)

고분자이온 교환막과 알카리 수용액을 이용한 물
의 전기분해에 의해, 수소를 제조
·일본/미국/유럽 : 원료용 수소의 제조방법으로
  서 공업적으로 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각국
  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실증이 전개되
  고 있고, 일부 수소 스테이션에도 도입 완료됨

• • 상용화완료
(재생가능 

에너지는 실증중)

燃料改質
(연료질 개선)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고온하에서 수증기와 반응
시키는 것으로 수소를 제조
·일본/미국/유럽 : 원료용 수소의 제조방법으로
  서 공업적 확립, 수소 스테이션 용으로 소형 
  제조장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상용화완료

副生水素
(부생수소)

공업 프로세스에 의해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가스
를 회수·정제하여 수소를 제조
·일본/미국/유럽 : 일부의 공장 등에서 회수된 
  수소는 이미 제품으로서 판매되고 있음

• 상용화완료

※주. 第三次エネルギー革命(2019), p.119

[표 2-3] 주된 수소제조 기술과 R&D 상황

- 일본에서는 미이용 수소 수송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CSTI)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ISP)에서도 수소에 주목하여 대규모 에너지 수송기술의 개발을 지향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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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그로그램에서는 수송기술로서 주로 액화수소, 유기하이드라이드, 암모니아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m 에너지 이용의 혁신

- 고용량, 콤팩트·단시간 충전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줌

- 다양한 연료전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료전지화의 니즈 측면

에서 생각해보면, 모터에 의해 순간적으로 최대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고 토

크),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으며(환경성), 내연기관과 다르게 기계의 맞물림이 적고

소음이 적다(정숙성)는 점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연료전지가 우수한 점으로서는 고압수소에 의한 단시간 충전, 높은 에너지밀

도에 의한 경량·콤팩트화 또는 고용량화를 들 수 있음

- 즉, 기본적으로 자가용, 이륜차, 수송기계, 건설기계, 농기계, 로봇, 드론 등의 분야

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자가용은 단시간 충전·고용량화에 의해 승용차·상용차의 클린화의 실현을 앞당겨줄

수 있으며, 수송기계는 단시간 충전·콤팩트화에 의해 물류비용의 저감에 공헌할 수

있음

- 또한 로봇이나 드론은 고용량화에 의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그림 2-4] 수소·연료전지기술의 수요 검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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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모빌리티에 관한 수소·연료전지 수요

m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 새로운 에너지와 그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전원 등의 제품은 그것들을 활

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해줌

- 자동차에 관련되는 애프터마켓 시장이나 항공기에 의한 여행업계의 등장 등 제2차

에너지혁명에 의해 다양한 산업이 창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3차 에너지혁명이 창

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도 무한한 아이디어가 있음

- 예를 들면, “연료전지 드론 배송”의 경우, 교통정체의 심각화를 방지하고 드라이버

부족을 해소하는 솔류션으로 드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다만, 현재의 드

론은 수십분 정도의 비행이 한계이고, 드론배송의 실현은 아직은 곤란한 상황임.

하지만, 연료전지 드론은 단시간 충전과 장시간 비행을 가능하게 해줌

- 또 다른 예로 “클린수소 물류 솔류션”을 들 수 있는데, 금후 물류 프로세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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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저감 니즈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물류용 모빌리티의 연구개발·실증에서 양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물량이

확보된다면 안정적인 수소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거점에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해

도 사업성이 기대됨. 따라서 클린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꺼번에 배출되는

CO2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물류를 클린화하는 통합적인 솔류션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수소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들 수 있는데, 금후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확대되는 재생가능 에너지 사회에서는 수소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의 안정공급과 전기·열·연료의 클린화에 공헌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수소 버퍼링을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속에서 다루고, 계통안정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전기·열·

연료라는 다양한 형태로 수소를 소비하여 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

면, 지역사회의 클린화와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실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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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Germany)
1. 산업정책의 기회로써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한 동기
m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 연합(EU) 내에서 체결된

약속은 독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큭히 독일

의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산업분야에는 예를 들어 수소 또는 물질 에너지원 분야에서 기후 중립적 솔루션 개

발, 난방, 이동성 및 산업 부문(부문 결합)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전기 사용 또는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포함

- 독일 기업들은 핵심 기술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

m 기후 대응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치사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이 필요

- 예를 들어, 수소 기술은 복잡한 가치 사슬과 연결되어 있으며, 변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조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상대 가격의 조정 효과를 강화하여 시장 지향적인 인센티브

를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새로운 가치 사슬을 창출할 때 변화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조정 문제는 기후 정책의

핵심 도구로서 부문 간 배출 거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Stiglitz et al., 2017;

Edenhofer and Schmidt, 2018)있음

- 국가가 유발하는 왜곡된 세금 및 할증료를 지속적으로 폐지하면 시장의 조정 기능

이 시의 적절하게 촉진될 수 있음(acatech et al., 2017)

- 또한 에너지 운송업체가 부문 및 국가 전반에 걸쳐 CO2 발자국에 비례하여 부담을

느낀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것임

- 에너지 부문과 산업의 포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간 부문 투자가 필요

하지만 경제 활동의 기후 관련 속성에 대한 비대칭 정보는 민간 자본과 실제 경제

투자를 동원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제품 및 프로세스의 인증 가능성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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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될 필요성이 있음

m 미래를 위해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은 CO2 가격 책정 도입 외에도 많은 소규모 개

별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BMU, 2019a)

- 일관된 CO2 기반 에너지 가격 개혁은 이러한 규제 조치의 많은 부분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거시경제적 전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시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CO2 배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시장이 역할을 활용할 필요

가 있음(SG 2019 항목 245 이하)

- CO2 가격은 경제 주체가 결정에 온실 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저배출 기술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조정 문제 및

경로 종속성뿐만 아니라 분배 효과도 적절한 조치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기후 이니셔티브와 사회·경제적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
  (1) 글로벌 기후 목표의 이행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m 공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EU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임

- 파리 기후 협정의 약속이 적절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행되고 해결된다면

CO2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

- 기후 목표와 시장 기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글로벌 기후 목표가 더 야심

적일수록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에 더 광범위하고 더 빠른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경쟁력을 위한 높은 비용과 도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기업이 저공해 생산 공정 및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있음

- 아래 그림의 왼쪽 차트는 일 기업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면 국내의

부가가치, 고용 및 성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기후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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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글로벌 배출 감소 목표 및 국가 이니셔티브를 통한 산업 정책 기회4)

[그림 2-7] 친환경전력 생산과 산업전반과의 연관관계

4) CAT(Climate Action Tracker)의 온난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연간 배출량 감소량을 보여주고 있음으며 기가톤(Gt

CO₂e) 단위의 CO₂등가 온실 가스 배출량이 고려됨. 2. 기본 시나리오는 기후 정책 이니셔티브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

라고 가정. 3.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된 전기 자동차의 누적 대수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는데, 전기차의 절대 목표는 2015년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목록에 없는 G20 국가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음. 4. 11개 주. 5. 2028년 값. 10개

주에 대한 값이며 2019년 차량 대수 대비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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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림 2-7은 모든 부문에서 재생 가능한 전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현재 지

식에 기초하여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의미(Federal Environment

Agency, 2014; acatech et al., 2017; Ram et al., 2018; Runkel, 2018, Agora

Energiewende 및 Wuppertal Institute, 2019, IRENA, 2020, Sterchele et al., 2020)

- 비화석의 재생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전기를 수소 및 합성 에너지

운반체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

-  수소 애플리케이션은 전력망 없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동 및 저장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태 양열이 풍부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국가는 에너지 수출

국이 될 수 있음(Pfennig et al., 2017; Heuser et al., 2019; Timmerberg and

Kaltschmitt, 2019; Grimm, 2020; Runge et al., 2020)

- 한편, 연소 파워트레인 생산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

상(Falck et al., 2017; Bauer et al., 2018; Mönning et al., 2018)

-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지 여부와 시기는 초기 기술 결정의 여부에 달

려 있는데(Hoppe, 2002), 

  (2) 유럽 및 독일 이니셔티브
m 2019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의 기후 중립을 중심 목표로 정의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

- 2020년 10월, 유럽 의회(EP)의 과반수가 배출 감소 목표를 확대하는 데 찬성했으

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0% 감소에 합의(이전 목표가 40%)

- 그린 딜에는 농업, 이동성, 건물 개조, 지속 가능한 금융, 에너지 시스템 또는 연구

개발 분야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제안이 포함

됨

-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적절한 전략과 입법 제안의 개발이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

는데, 제안서의 핵심 수단에는 부문 간 CO2 가격 책정, 다양한 부문에 대한 CO2

경계 조정 시스템,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및 승용차에 대한

CO2 배출 기준 개정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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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0년 여름 EU는 기후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추가 전략을 제시

- 하나는 EU의 수소 전략을 기반으로 수소 기반 기술의 사용 증가에 관한 사항

(European Commission, 2020a)인데, EU 위원회는 수소 응용 분야 산업에 대한 큰

가치 창출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전략은 필요한 기본 조건을 설정하고 글로벌 에

너지 파트너십을 시작하며 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른 하나는 EU 집행위원회는 주로 부문 결합을 목표로 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

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는데, 계획된 조치의 일환으로 회원국은 무엇보다도 화석 연

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원회는 2021년까지 유럽 배출권 거

래 시스템(EU ETS)을 확장하는 제안을 발표함European Commission, 2020b)

m 독일 이니셔티브

- 독일은 2019년 가을에「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에 합의를 보았는데, 이 조치에

는 기후 보호 계획 2050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설계가 포합되어 있으며(BMU,

2019a) 2023년까지 540억 유로에 달하는 연방 투자 기금이 포함됨(BMF, 2019)

- 이 프로그램은 법률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하나는 배출 감소 목표를 정의하는 연방 기후 보호법(KSG)이고, 독일은 1990년에

비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 이상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음(KSG 섹션

3(1))

- 화석연료 배출 거래법(BEH: Fuel Emissions Trading Act)에 따라 2021년부터 비EU

ETS 난방 및 운송 부문에 국가 배출량 거래 시스템이 설정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배출권 거래제(nEHS)의 일환으로 배출 증명서는 처음에 수량

제한 없이 매년 증가하는 고정 가격으로 발행되는데, 조정 위원회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CO2 가격을 초기에 CO2 톤당 25유로로 설정하기로 하

고 2025년에는 55유로로 점차 인상하고, 2027년부터 사용 가능한 인증서 수에 대한

연간 한도가 설정되도록 합의됨

- 국가 배출량 거래 외에도 기후 보호 프로그램은 부문별 조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

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으며(항공교통세 인상, 건물 개보수에 대한 세금

보조금, 장거리 기차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2021년부터 주택보조금에 할증료

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2020년 여름에 발표된 국가 수소 전략을 통해 연방 정부는 독일에서 기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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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수소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합성 에너지원의 생성, 수입, 운송 및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수소 경제로의 확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포함

되고 있으며 수소 전략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부양 패키지에

미래 패키지의 일부로 통합되었으며, 재정 요구 사항은 약 90억 유로로 추산됨

- 2020년 여름에 채택된 경기 부양 프로그램은 기후 정책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제공

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 프로그램의 미래 패키지에는 전기 자동차 구매 프리미엄이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 자동차의 개인

회사 자동차 사용에 대한 세금 감소와 함께 22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출되고, 차량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권장되며, 해운 및 항공 분

야의 저공해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물 개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재생 에너

지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연대 위원회, 2020)

3. 시장 메카니즘의 강화와 에너지 정책 
m 유럽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 위원

회는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약 2조 6000억 유로의 추가 민간 및 공공 투자 요

구 사항을 예상하며, 이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투자 지출의 약 184%에 해당되

는 규모임(European Commission, 2019a, 2020c)

  (1) 목표 CO2 가격 경로의 효과
m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정의된 가격 경로는 신뢰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신호를

보내고 투자자와 가정에 계획 보안을 제공하고 있음

- CO2 가격이 예측 가능한 상승경로는 가정과 기업이 증가하는 비용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격 경로이 있는 시장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가격 급

등 위험과 기업과 가계의 부담 증가 위험은 최고가로 제한되며, 최저 가격은 투자

주기가 긴 가구가 저배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설계되

어 있음(Edenhofer et al., 2019b; Scientific Advisory Board at BMWi, 2019a; SG

2019 항목 141 이하.)

- 정량적 측정은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와 관련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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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이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의해 유발된 가격 변화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

는지는 난방 및 운송 부문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Bach et

al. (2019a) 국가 배출량 거래 시스템의 가격 경로가 운송 및 난방 부문의 배출량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하는데, 기업은 CO2 가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액 전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그림 2-8] 2018년 대비 국가 CO₂ 가격 책정을 통한 배출량 감소효과

m 그림 2-8은 2021년에 톤당 25유로의 CO2 가격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2018년 배출량

수준과 비교하여 약 460만 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음

- 약 220만 톤이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3차 기업과 운송 부문은 각각 약 120만

톤의 CO2를 절약해야 하는데, 2026년까지 가격 경로를 따라 더 높은 가격은 상응

하는 더 높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2026년에는 톤당 최고 가격이 65유로로

2018년 배출량 수준과 비교하여 최대 7,700만 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m 기후 보호 계획 2050은 난방 및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수준과 비교하

여 2030년까지 각각 66%에서 67% 및 40%에서 42%까지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함(BMU, 2019b)

- 2030년에는 최대 7,200만 톤 또는 9,800만 톤의 CO2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조치 없이 필요한 CO2 가격은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격 경로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난방 부문(운송

부문)에서는 2018년 배출량 수준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약 44(66)백만 톤의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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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절약해야 함을 의미함

- CO2 1톤당 가격이 65유로이면 2030년까지 운송 부문에서 최대 2천만 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으며, 난방 부문에서는 예를 들어 난방 시스템 교체와 같은 해당 투자

를 통한 변화가 장기적인 가격 탄력성으로 나타나며 약 5천만 톤의 CO2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Edenhofer et al.의 계산 (2019b)에 따르면 2030년에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에 필요한 가격은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에서 CO2 톤당 70유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CO2 톤당 350유로 사이이며, 중간 시나리오에서 2030년에 필요한 가

격은 CO2 톤당 130유로임(Edenhofer et al., 2020)

- 2030년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CO2 가격은 유통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SG 2019, 항

목 220 ff.) 예를 들어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위험 및 손

실 회피는 개인이 CO2 가격 책정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Stiglitz,

2019) 기업은 국제 경쟁력 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SG 2019 항목 181 이하)

  (2) 조세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
m 조세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한 가격과 전기가격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탈화석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전기가격에 관한 정책이 중요함

- 우선 현재의 전력가격의 문제점으로 수많은 에너지 관련 세금과 부과금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으며, 특히 난방유, 천연가스, 휘발유 또는 디젤과 같은 화석 연료는

CO2 배출량을 고려하여 비체계적으로 과세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SG 2019 항목

98)

-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탄소 배출을 적게하는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

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부문의 화석화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재생 에너지의 전기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필요하게 함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은 현재 EU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체계를 갖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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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EU, 상위 5개국 및 하위 5개국 에너지 가격 비교 (기준 2020년)

- 다양한 과세 및 규제는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된 부문 간 개발을 저해하며, 결과적

으로 미래에는 특히 비용 효율적인 곳에서 배출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

다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 정책을 일관되게 재조정하려면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및 요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이 중요하며(SG 2019 항목 126) 바

람직한 정책 방향은 화석 및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 난방 및 운송 부문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이며, 이는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 간의 가

격 왜곡을 줄이는 것임

- 특히, 가계의 전기요금과 할증료를 경감하는 것은 저소득 10분의 1에 대한 CO2 가

격 책정의 부정적인 분배 효과를 상쇄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과 할증료를 경감하는 것은 중요함

- 또한 미래의 운송 시스템에서 대체 재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미래에 도

로 기반 시설의 자금 조달을 에너지원과 독립적이지만 (거리 종속) 통행료를 통한

사용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며(SRU, 2017; Cramton et al., 2018,

2019; BMWi의 과학 자문 위원회, 2019b) 교통 체증과 같은 지역 외부 효과는 도시

통행료와 같은 지역 요금에 더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öschel et

al., 2019; SG 2019 항목 127)

m 가정 및 산업용 전기 가격과 구성요소

- 가정용 전기 요금에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데 전력의 구매 또는 판

매 가격, 그리드 사용 요금, 세금 및 부과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독일 가구의 평균 전기 가격은 k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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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센트였으며(BDEW, 2020, 2020년 전기세는 kWh당 2.05센트, EEG 할증료는 약

6.76센트였으며, 여기에 추가로 양허비, KWKG 부담금, § 19 Strom-NEV 부담금, 연

안 그리드 부담금 및 중단 가능한 부하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되어 2020년 전기 가

격을 kWh당 2.67센트 인상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 인하된 일반판매세율이 부과

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가구의 전기 지출 중 약 53%가 세금, 부과금 및 할증료로

충당되었음

- 기업은 2020년 기준 kWh당 17.75센트의 평균 전기 요금을 지불했는데 평균적으로

약 50%가 세금, 부과금 및 할증료로 구성되어 있으며(BDEW, 2020), 회사의 경우

전기 부하가 매우 이질적인데, kWh당 약 1.54센트의 감면 세율이 농업 및 임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에너지 집약적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전력 소비에 대한 피크 보상 및 세금 면제를 통해 추가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세

금과 부과금은 제조업의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운용되고 있음

[그림 2-10] 독일의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기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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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기 가격에서 세금, 부과금 및 할증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이후로 민

간 가정 및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소폭하락했는데, 이것은 재

생 에너지원법 2017(EEG 2017; JG 2016 항목 891 ff.)의 입찰 절차로 전환하는 것

과 관련이 있으며,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자금 조달 금액은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

된 자금 조달 자격 대신 경매 프로세스로 운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3) 에너지 가격 개혁의 효과
m 에너지 시장에서 시장 지향적인 결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는 광범위

한 에너지 가격 개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량 기반 요금 및 전기 요금 부과로 소

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

- 가계와 기업은 2020년에 239억 유로에 달하는 EEG 할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데

(BDEW, 2020), 기후 보호 및 경제 부양 패키지의 결의안을 고려할 때 재생 에너지

에 대한 지분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직접 금액은 2021년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높

으며(Agora Energiewende, 2020; dena, 2020), 2026년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185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1] 독일의 전기요금 및 부과금의 수입체계 (기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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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독일 국가는 전기세에서 60억 유로의 수입이 2026년 약 80억 유로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며, EEG의 경우 2022년에 약 290억 유로의 재정 비용을 초래할

것이지만, 2026년까지 이 금액은 약 270억 유로로 줄어들 것이며 연간 50억~60억

유로의 판매세 수입에서 손실이 예상됨

-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보호를 위한 중앙 자금 조달 수단은 에너지 및 기후

기금(EKF: EKF의 주요 수입원은 지금까지 EU ETS의 수입)인데 기후 보호 프로그

램 2030으로 EKF는 389억 유로를 받았으며, 대략 동일한 금액의 연방 보조금이 향

후 몇 년 동안 제공될 것이고, 2021년부터는 국가배출권거래제 소득, 자동차세 개

혁, 트럭 통행료의 CO2 차등화, 항공세 인상 등도 EKF에 완전히 유입될 예정임

- EKF 기금은 향후 몇 년 동안 전기 이동성 촉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개조, 기차

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지역 대중 교통 지원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조치

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2021년에는 총 268억 유로의 프로그램 지출

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전기 가격 완화를 위해 약 300억 유로가 배정됩

니다(연방 위원회, 2020)

[그림 2-12] 독일 CO2 가격반영과 에너지 개혁으로 인한 재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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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부담) CO2 톤당 51유로의 CO2 가격은 연간 약 120억 유로의 가구에 대한

총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CO2 가격이 CO2 톤당 51유로인 경우 개인 가정은 연간

평균 약 300유로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에 미치는 영향) SESTA에 의한 CO2 가격 책정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출시

된 모든 연료가 포함되는데, BEHG의 목적은 EU ETS에 기록되지 않은 배출량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고 EU ETS가 적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018년 산업에서 배출된 1억 8,400만 톤의 CO2 배출량 중 약 1억 2,400만 톤이 EU

ETS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CO2 톤당 25유로의 가격은 산업에 약 15억 유로의 추가

비용을 초래하며, 2018년에 약 1억 2천만 톤의 CO2 배출량을 유발한 3차 부문의

경우 30억 유로 미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예상되는 수입은 일정한 배출

량으로 2021년에 약 45억 유로, CO2 톤당 65유로의 가격으로 2026년에 약 116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녹색금융
m 에너지 시장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필요

할 것입니다. 금융 부문은 국제 기후 정책의 틀 내에서 글로벌 투자 수요에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 흐름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금융 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증가했는데,

독일의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 시장 규모는 2,693억 유로(FNG, 2020)로 전체 펀드

시장의 약 5.4%를 차지

- 독일의 최대 녹색채권 발행사는 KfW Bankengruppe입니다. 2020년 9월 독일은 처음

으로 총액 65억 유로의 녹색 연방 채권을 발행했으며(Deutsche Finanzagentur,

2020) 녹색 채권의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62%의 점유율

로 지배적인데(Liebich et al., 2020) 자금의 약 28%가 건축 부문으로 유입되며 독

일의 기금 중 극히 일부만이 운송 부문에 투자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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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송 부문
m 운송 부문은 독일과 유럽의 모든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9%와 22%를 담당하

는데, EU ETS의 도움으로 상당한 배출량 감소가 달성되었지만 운송 부문의 배출량은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음

- 운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옵션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첫째, 내연기관 차량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고,. 둘째, 교

통이 전기화될 수 있음(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이미 EU ETS에 통합된 에너

지 부문에 할당됨), 셋째, 트래픽을 완전히 피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임

- 가격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경제 주체는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2 가

격은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동차 제조에 해당하는 신호로 이어지며,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가

조정되고 내연 기관의 효율성 증가가 구현되고 있으며, 충분한 범위의 대중 교통

또는 대중 교통과 전기 이동성을 위한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소비자에게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결정을 계획할 때 배출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국가 배출권 거래는 대중 교통의 배출이 승용차의 배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전동

개인 운송이 지역 대중 교통에 비해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 교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Balcombe et al., 2004), 추가 수요가 공급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가계가 이동성 요구를 이동할 수 없는 경우 CO2 가격 상승으로 인

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운송 부문을 전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배터리 구동 차

량의 경우 완전 배터리 구동 차량(BEV)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료 전지 차량(FCEV)은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전기 모터의 전기를 생

성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전기 자동차의 시장 확대는 현재 많은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데(Preuss, 2020),  

소규모 접근 방식은 종종 비효율적이며, 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배출량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CO2 가격은 내연기관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생산에 따

른 배출가스까지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 배출권 거래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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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는 점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이동성 전환을 위한 주도

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봄

 (6) 소형 모빌러티 추진과 주유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
m 유럽 수준에서 전체적인 소비 규칙은 간접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홍보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드라이브 트레인 간의 가격 차이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차량 한도는 몇 년 동안 존재했지만 차량의 평균 배출량에 대한 사양은 2021년부터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차량이 가중 평균

으로 100km당 CO2 1g당 한도이며, 100km당 CO2 95g을 초과할 경우 판매된 차량당

95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

m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탱크 및 충전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면 네트워크 외부성을

해결하고 기후 중립 기술로 차량 차량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CO2 가격을

줄일 수 있음

- 탱크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공적 자금은 현재 NOW GmbH에서 조직하고 있으며,

입찰에 따라 공공 충전소 건설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은 충전 용량과

전력선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조금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

니다. 수소 충전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력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성 부족(Hall and Lutsey, 2017; NPM,

2019b) 외에도 다른 요인이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이선스 및 조

달법은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료 및 충전소는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음

- 개인 충전소를 설정할 때 올바른 프레임워크 법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건물에 민간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정의하고 임차인이 충전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 소유 현대화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으로 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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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소 에너지 전략의 실행
m 기체 및 액체 에너지 운반체는 장기적으로 유럽과 독일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의 화석 연료를 기후 중립적인 대안으로 대체하기 위한 옵션이 개발되

어야 하는데, 현재 지식 상태에 따르면 경로는 녹색 수소, Power-to-X 프로세스 및

합성 연료(Synfuels)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

- 현재의 지식 상태에 따르면, 녹색 수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원자재, 그리

고 합성 에너지원은 중장비 차량 교통, 항공, 화학 산업 및 중공업 부분의 화석 제

거를 위한 실행 가능한 옵션을 나타나고 있음(Hebling et al., 2019; Löschel et al.,

2019; NPM, 2019c)

- 회색 수소는 화석 연료에서 얻어지고 추출 중에 CO2 배출이 생성되지만 수소는 대

안적으로 전기분해를 사용하여 물을 분해하거나 바이오매스 또는 잔류물 및 폐기물

을 변환하여 생성할 수 있음

- 녹색 수소의 생산은 현재 기존의 회색 수소 생산과 경쟁력이 없는 문제가 있으며

(Glenk and Reichelstein, 2019), 합성 연료는 화석 연료와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

지고 있지만, 사용 시 새로운 CO2 배출량은 배출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대기에서

가져온 CO2와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음(액체 전력 변환 또는 가스 전력 변

환)

 (7) 연구 자금의 지원
m 독일은 NIP(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을 위한 국가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6년

부터 수소 응용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음

-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7억 유로의 자금이 수여되었습니다. 2016년과 2026년 사이

의 두 번째 자금 조달 기간(NIP II) 동안 BMWi(2020b)는 시연 프로젝트뿐만 아니

라 연구 개발 자금으로 약 14억 유로가 추정되며,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의 기간

동안 EKF의 추가 기금과 실제 실험실 및 국가 탈탄소 프로그램 내 투자에 대한 기

금이 추가될 예정임(BMWi, 2020b)

- 총 90억 유로(연대 위원회, 2020)의 자금을 제공하는 NWS의 틀 내에서 더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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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연구 자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식 외부성의 도움으로 연구

자금은 기술 확립 초기 단계에서 역량을 창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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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03
1. 요약 및 시사점
m 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2050년 에너

지 비전, 제3차 에너지혁명에 따른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혁신 등으로 탈석탄 및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에서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

의가 사령탑기능을 발휘하고, 각 부·성의 구조나 예전의 분야를 초월한 매니지먼트

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해 창설한 국가 프로젝트이고 내각부

에 설치되어 있고, 정책총괄관(과학기술정책·이노베이션 담당)이 사무국을 담당하

고 있음

-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2050년 에너지 비전에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이상적 에너지

는 3E+S로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 관련 사항이 규정

되고 있어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의 이상적 에

너지로 4개의 키워드로 이적인 에너지를 ①스트레스 제로, ②지속가능성, ③선택가

능성, ④설명성의 4가지를 고려하고 있음

- 제3차 에너지혁명이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을 의미하며, 제3차 에너지혁명이 끼친 것으로 크게 구분하면, 에너지 서플라이체

인의 혁신, 에너지 이용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들 수 있으며 제3차 에너

지혁명에서는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연료전지가 탄생하였고, 에너지원으로서 재생가

능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의 활용이 진전되었음

m 독일과 유럽에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후 중립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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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며 동시에 산업정책적인 기회로 응용하고 있음

- 독일은 에너지 가격 책정에서 국가가 유발하고 왜곡된 세금 및 할증료를 동시에 폐

지하면서 CO2의 일관된 가격 책정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적 함의임

- 독일은 모든 부문의 국가 배출권 거래를 EU ETS로 통합하고 유럽의 부문간 배출권

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달성될 때까지 에

너지 가격 개혁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음

- 독일 및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탄소 배출권 거래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매력의 진입을 촉진시키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담보하는 에너지부문의 결합을 통해 미래에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2.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
m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간 부문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후 중립적인 제품 및 응용 프로그램의 미래 개발에 대한 오늘날의 기대는 경제

활동의 기후 관련 속성이 투명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미 민간 자본과 실제 경

제 투자를 동원할 수 있으며, 제품 및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의 인

증은 새로운 회사, 혁신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행위임

- 시장 지향적 메커니즘은 다양한 시장 불완전성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인센티브 효

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선택된 보완 조치가 이러한 한계를 보충하는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특히 공공 연구 자금은 혁신 환경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숙

련된 근로자의 미래 지향적인 개발과 목표된 추가 교육 조치는 혁신을 크게 촉진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려면 지금 올바른 정책을 설정해야 함

- 운송 부문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가정의 배출량 절감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

며,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연료 공급 및 충전 인프라가 충분할 경우에만 가정에

매력적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의 확장을 위한 공공 지원이 적절할 수 있지

만 특히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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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기술은 2050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부문이며 동시에 산업에

중요한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투자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부문간

CO2 가격 책정, 에너지 가격 개혁 및 인증 진행이 필요하며, 공적 자금이 적절히

동원되어야 하며 지식 외부성, 네트워크 효과 또는 정보 비대칭과 같은 시장의 불

완전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치와 기업 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정 프로세스가 선행되어야 하

며, 로드맵은 목표를 설정하고 프레임워크 조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표시하며

기업의 투자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아젠다를 정부가 적극 관리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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